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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

(문의) 02.784.9862

윤석열 장모 최씨, 공흥지구 진출입 도로 매입위해

허위 <농업경영계획서> 제출 의혹

○ 최씨, 주말농장 목적에서 농업경영으로 매입 목적 1주일만에 바꿔, 매입 목적 허위 기재 의혹…

영농경력도 06년에는 영농경력 1년 → 11년에는 영농경력 없다

○ 2006년 공흥리 농지 900평 매입한 최씨, 2011년 추가로 매입한 농지는 13평짜리 자투리 땅…

이 땅은 공흥지구 아파트 진출입로

○ 김병기 단장, “최씨,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법을 밥먹듯 어기고 허위문서 아무렇지 않게 제

출… 윤석열 후보, 처가의 부동산투기 행태 소상히 밝히고 부당이익은 국민께 돌려드려야”

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(단장, 김병기의원)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

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양평읍 공흥리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<농지취득자격증

명신청서>와 <농업경영계획서>을 분석해 공개했다.

 현안대응TF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, 2006년에 이미 공흥리에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

900평의 농지를 취득한 최씨는, 13평(46㎡)짜리 농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했다. 과거 

측량자료와 위성지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, 최 씨가 매입한 해당 토지는 사업지구에 

편입되어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단지의 주출입구와 중앙로167번길을 잇는 진출입 도로

로 쓰이고 있다.

 

공흥리 258번지 측량결과도 공흥리 258 위성지도



 최 씨는 현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는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양평

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. 2011년 9월 28일 양평읍에 처음 서류를 

제출한 최씨는, 취득목적을‘주말·체험영농’이라 표기했다. 그러나 최씨는 불과 일주

일만인 10월 5일에 같은 농지를 ‘농업경영’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

출했다. 주말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,000㎡(약 300평)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

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 다시 서류를 꾸며 양평읍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. 

 최씨가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사들이려 한 2011년 9월~10월 당시는, 최씨 일가의 

회사인 ESI&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다. 최

씨는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인

다. 이 무렵인 2011년 11월, ESI&D도 공흥리 임야 781평(2,585㎡)를 매입했다.

<2011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 일지>

ㅇ2011년 07월 18일: 양평공흥2지구 사업승인 취소
ㅇ2011년 08월 11일: ESI&D,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
ㅇ2011년 09월 21일: 최씨, 공흥리 농지 43㎡(13평) 추가 매입
ㅇ2011년 11월 13일: ESI&D, 공흥리 임야 2585㎡ 추가매입



 한편, 최씨가 양평읍에 제출한 농업경력도 거짓으로 보인다. 2006년 최씨는 제출한 농

업경영계획서를 통해 1년의 영농경력이 있다고 신고했다. 그러나 5년만인 2011년 제출

한 서류에는 영농경력이 없다는, 이전의 신고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작성해 제출했다. 

 최씨가 제출한 앞뒤 다른 서류들은, 최씨가 부동산투기를 위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

도 확인해주고 있다. 2006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공흥리 농지를 사들인 최씨는, 2011

년 영농경력이 없다고 신고함으로 2006년에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

을 스스로 증명했다.

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“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

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”

며, “이를 위해 겁 없이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렇지 않게 제출

하는 등 부동산투기꾼과 사기꾼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줬다”고 비판했다.

 김병기 단장은, “윤석열후보는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소상히 해명하고, 

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국민께 순순히 되돌려드려야 할 것”이라며, “수사기관에 윤석

열후보 처가의 농지법위반,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

다”고 말했다./ 끝


